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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해당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유형은 △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 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 노조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5건)이다.��다만 산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효로 판단됨에 따라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고용세습 등 직원자녀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단체협약을 상급 단체별로 구분한 결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18개,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2개였다.��고용부는 2016년에도 2769개 단체협약을 조사해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694개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약 130개가 시정명령 조치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사 결과가 '재탕'에 불과하며 고용부가 말하는 청년채용 확대 효과도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한국노총 8일 입장문 발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 조치 즉각 철회하라”��고용부가 적발했다는 63개 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이미 확인된 상황으로 현재 단협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 확인된 단협은 6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지난 2015년에 ‘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 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7년 만에 다시 해묵은 떡밥을 꺼내 놓았다"며 "새로울 것도, 채용 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 운운하며 시정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고용세습 조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며 "‘고용세습 조항’이라는 단어는 ‘귀족 노조’라는 표현과 함께 전형적으로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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